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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government's priorities and policy directions for disaster safet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policy tasks, “society with safety experience”

ranked highest, followed by “win-win society with technology-based safety”, and “society with future 

sustainable safety”. In the area of policy tools, human factors ranked highest, followed by financial factor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analysis of the 

sub-categories of policy tasks and tools, “widespread safety culture in life” ranked highest, followed by

“development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re-establishment of safety standard 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future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s and agenda

for disast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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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경제 10위권 이내로 성장하기 까지 우리나라

는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여왔다. 그때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기를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Yu, 2018). 위기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나 조직,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

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

(Lee, 201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 역

량이 미흡할수록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

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위기는 테러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같은 안보

의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빈번

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의 심각

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산업화시대에는 

주로 태풍, 호우와 같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 정부의 

정책이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쇄적 피해

를 유발하는 플랜트형 재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플랜트형 재난이 위험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막대한 

시설파괴를 가져오고 2차적으로는 해양이나 대기오

염, 3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져 대규모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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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특히 최

근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급격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자연 및 인적재난의 규모와 형태가 대형화, 복잡화됨

에 따라 재난의 발생시점과 발생장소 그리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다(Kim & Lee, 2014).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대형화, 고도화로 인하여 재난

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적으로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형재해나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

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7)의 자

료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의 뉴

올리언즈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로 

인하여 세수확보 부족, 일자리 부족, 산업경제의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장기적으

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포항과 

경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안전에 대

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Yu, 2018). 그렇

다보니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과거에 비

해 급격하게 증폭하였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

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기 시작하

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와 외국 이주민

들의 유입은 재난 취약계층의 증가를 불러왔고, 주변 

시설물의 노후화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

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문제인식을 통해 국민들이 재난사고로 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사회를 위한 대응책 마

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실질

적인 안전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

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분야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투

자의 상대적인 부족함, 부처별 재난안전 공통 아젠다 

발굴 및 사업화의 미흡, 부처간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

적인 협의체 부족 등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안전사

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수립의 방

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미래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

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

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우

선순위 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게 될 재난대응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

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안전의 중요성

재난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6).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
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황사, 조

류, 화산활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Natural disaster law, 

2018; Disaster & Safety Management Basic Law 2019). 

반면에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

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

우 등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피해

를 주는 재난을 의미한다(Disaster & Safety Management 

Basic Law 2019). 이밖에 해외재난을 들 수 있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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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의미한다(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2010). 이러한 재난의 발생에 띠

라 정부의 경제적 손실 또한 변동폭이 큰 편으로 조사

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라 하더라도 발생지

역에 따라 경제적 손실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

실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재난안전

관리 기본계획이 새롭게 시행되었는데 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초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1977년 방재계획의 수립을 

효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현재 제 3차 국

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급격한 환경적 변

화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풍수해와 가

뭄, 지진 등의 자연재난 중심의 계획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서는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

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건물의 규모가 더

욱 복잡하고 고층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 가스관, 송전선 등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이다. 그렇다보니 현대사회에서 대규모 피해를 동반

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그러나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의 발전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

응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재난예방은 일반적으

로 성과를 측정하거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

아 투입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Lee, 2012; Lee, 2014).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보면, 재난 발생시 관련 대응 

및 복구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난예방 대책

을 마련할 유인이 크지 않다(Jeong, et. al, 2016). 그렇

다보니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은 지금까지 임시방편적

으로 흘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실

효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왔다. 

한편,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

다. 2010년 이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피해자가 5,729명

에 이르며, 이 중 사망자는 1,22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이 사건은 유

해화학 물질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

다. 또한 대중의 위험인식 및 재난안전 관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대개 국민소득 수준과 비례하

며,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수준에서 크게 변화

하는 특징이 있다(Future Strategy Research Center, 

2017). Future Strategy Research Center(2017)의 보고서

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점에서는 국

민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만 달러 정도가 

되면 안전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식이 커지며, 국민소

득 3만 달러 정도가 되면 건강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

가와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우리나

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를 재난안전관리의 주체로 인

식하고,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재난안

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으며, 정부의 재난안

전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

는 사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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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변화와 재난대응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나오는 동안 정

치, 사회,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

경변화를 맞이하여 왔다. 첫째 사회환경변화로 대표

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

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구조는 인구규모와 함께 정

부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지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화 인구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연관성

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재난분야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즉, 기존에 일반국민을 대상으

로 재난 운영계획 및 지침이 수립되었다면 재난대응

에 취약한 고령계층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재

난예방 및 대응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인

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6) 자료에 의하면 

204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중 36.3%(810

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 세대의 

증가와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의 변화, 결혼비용의 증가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경제적인 이유로 1인 가구

의 세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1). 그

리고 인구구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의 증가세

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구의 국내유입

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

지고 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외국 유학생 등의 급격한 

유입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종합하면 우

리사회는 현재 고령인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외

국인 증가 등 상대적인 재난취약계층의 증가를 불러

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

에 따른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도 인구구조의 변

화로 인한 재난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전개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구변화에 따른 자연적⋅사회적 

재난 및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맡는 대비

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변화를 들 수 있

다.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환경변화가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민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

져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산업의 발달과 정보

통신기술의 인프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

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

넷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고 있

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더 이상 소수의 분야에 국한되

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도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ICT기술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나아가 개개

인의 위치를 기반하여 선별적이며 적극적인 정보전달

이 가능해졌으며 재난의 발생시간과 경보시스템이 시

차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반면에 우리나라는 

ICT 역량이 높지만 이와 함께 ICT 관련 재난에도 노출

되어 있다. ICT이전의 시대에는 물리적인 금고, 서류 

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상의 보안, 개인정

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상의 경

제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사회마

비를 일으킬 수 있다(Korea Internet Promotion Agency, 

2016). 따라서 정부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급격하게 발전한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 재난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1) 2015년 현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15.4%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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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

적인 대처도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적 차원이다. 미국 9.11 테러, 폭탄테러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테러의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

항뿐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보안개선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6;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안체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

는 재난안전 분야에 접근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는 것

을 최우선과제로 다뤄야 하며 산업화에 따른 산업시설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7).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2016)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산업은 기술안전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

해 왔으나 최근 융합된 안전 분야가 새로운 성장 축으

로 부상하였으며, 지식정보 안전산업이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급격한 산업의 성

장과 경제의 발전으로 보호해야할 주요시설물의 종류

가 보다 다양해졌고, 정부는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

합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변화이다. 기후

변화는 1966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 정의한 “일정한 지역에서 장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를 일컫는

다. 기후변화의 증거로는 기온, 강수량, 해수면 온도 

변화 등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해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큰 편차를 보이

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해수면 온도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8) 자료에 따르면 1900년부터 2010년까지 

110년 간 서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기온의 증감 폭이 초기 1900년부터 1950년까지는 약 

9.5도에서 약 12도 사이를 증감하였다면, 후반기인 

1960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11도에서 약 14도 사이

를 반복적으로 증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통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의 EM-DAT 자료를 토대로 전 지

구적인 자연재난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975년

부터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폭이 커졌음

을 알 수 있다(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이상기후변화는 국지성 폭우, 열대야

를 능가하는 폭염, 중대형 태풍의 증가, 미세먼지 및 

황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서 대기오염에 따른 심장혈관질환의 발생환자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Jeong, 2014). 따라서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관계부처(행자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

부, 농림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며 이

상기후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

종 재난이나 신종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 

다섯째, 정책적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

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자연재난 중심의 계획에서 사회재난에 

대한 계획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재난안전분야에

서의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 안전서비스’, ‘4차 산

업혁명’, ‘안전산업 육성’, ‘현장대응 역량 강화’ 등으

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분석하면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비효율적

이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

을 펴나가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8).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전보장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임에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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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

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재난대응의 관점에서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라 하더

라도 그 규모에 따라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산업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으

로 보호해야할 주요시설물의 종류가 복잡다양지고 있

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과 품질개선을 통해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설물의 통합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

져왔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재난을 예방하는 방식은 

물로 재난이 발생할 때 인명 구조 체계 및 구조 방식

의 변화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의 

증가로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도 이러한 취약계층

에 초점을 두는 실천과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과학기술적 차원이다. ICT와 재난안전의 융합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재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ICT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소관 영역

에 근거한 산발적 유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입 대

비 산출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ICT와 재난안전 융합을 위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범 부처 협의체를 구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정책적 차원으로 정부는 미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분야별 안전정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안전사회 구축 및 확대를 통

해 실제 현실에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극대화 시

킬 필요성이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사회적 재난 수준이 점차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

다. 특히 사회가 산업화 이후로 더욱 도시화되면서 자

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

다. 즉 자연재난의 발생은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이어

지고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재난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도로나 건물이 파괴되

기도 하며 유조선의 기름유출로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바다 생태계가 위험해지기도 한다(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 2018). 우리사회의 재난

은 자연재난을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재

난 대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다소 낮은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재난

과 자연재난과의 상호 파급력에 대한 수준을 구체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Kim(2016)의 연구에서도 특정지역

에서 발생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 국가산

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

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 중 가장 대표적인 홍수피해의 

발생은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등여러 

산업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Kim, 2016) 최

근에 부각되는 미세먼지의 발생은 전통시장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 다양

한 학자들이 재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난 발생시 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Rasmussen, 2004; Raddatz, 

2007; Noy, 2009). Hsiang & Jina(2012)의 연구에서는 

1950-2008년 사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열대성 태풍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누적영향에 대하여 분석

을 하였는데 강력한 태풍의 발생은 해당시점에서 최

소 20년간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즉 자연재해의 피해가 누적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et. al.(2014)

의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가별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의 발생은 국가 GDP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홍수로 인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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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DP 가 01%에서 최대 0.16% 감소하였다고 한다. 

재난분야는 사회적으로 시사성이 큰 주제로서 지

금까지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재난분야의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연구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난 발생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Rasmussen, 2004; 

Raddatz, 2007; Noy, 2009; Hong, et. al, 2014; Kim, 

2016)2) 둘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정책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Jeong, 2009; Kim, 

2011; Lee, 2014; Kim, 2016; Yu & Yeo, 2017)3) 셋째, 

재난피해의 상황과 미래 재난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Jeong, 2014; Park, 2016; Lee & Kwon, 2017; Park, 

2017)4) 넷째, 재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Lee & 

Yang, 2004; Kwon &  Kim 2014; Kim & Moon, 2015; 

Yoon, et. al., 2017)5)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재난관련 연구경향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재

난발생 현황 및 원인,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응정책, 재

난사례분석, 재난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난

관련 분야에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

으로의 정부의 재난대응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부분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정책에 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공헌과 한

계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에

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재난대응 정책수립에 기

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현재의 재난안전분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구조를 지닌다.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급격

한 발전으로 인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이 증대

되고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영향의 

속도는 매우 빠른 특징을 지닌다(Park, 2010). 재난안

전 분야를 둘러싼 환경 또한 매우 빠른 변화를 경험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 분야에 반영할 다양한 이슈도 

빠르게 변화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 안전분야를 둘

러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

는 각종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난안전정

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우선순위 

2) 재난발생은 피해의 누적으로 경제에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GDP의 감소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siang & Jina; 2012; 홍종호 외, 2014; 김형수, 2016)

3) 정지범(2009)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관리정책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후변화 완화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병석(2016)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하면서 녹색도시조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미흡함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선철⋅여관현(2017)의 연구에

서는 정부의 재난대응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기부변화완화, 적응, 탄소시장 및 재원 순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체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이유현⋅권기현(2017)은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과 국내 재난정책의 전략을 비교하였는데 한국의 재난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관규(201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민들

의 재난안전의식수준의 제고와 재난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박시원(2016)의 연구에서는 

재난에 대한 피해가 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재난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보영(2014)의 연구에는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환경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따른 

심장혈관질환의 발생에 대한 대처 및 취약집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5) 권용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이 재난대응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은, 양기근(2004)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효과성 제고 방안으로서 시민참여, 그리고 국가⋅시장⋅시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건외(2017)는 재난안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나 예산/인력/시설/연구개발과 같은 기반적 

요소와 공무원들의 전문성, 정부의 협력성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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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분야의 정

책방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은 경제, 경영, 국방, 정치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방식의 하나로써 

복잡한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요인들에 대한 단계별 

쌍대비교를 수행하고,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결합

을 수행하는 분석기법을 의미한다(Harker & Varga, 

1987; Jeong, 2013). 또한 AHP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대

규모의 설문방식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바

탕으로 문제해결 및 대안도출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

계적인 방법으로 소규모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AHP 분석의 설문 대상이 되는 그룹은 

행정학 분야의 박사 및 교수 25인과 재난안전 분야 연

구기관의 전문가 5인으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자료 수집은 2018년 3월에 1차적으

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동일한 설문항목으

로 2018년 12월에 10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실시

하고 자료를 취합하였다. 

AHP분석의 평가영역과 평가요소의 구체적인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제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선정은 2018년 행정안전부 “제3차 재

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참고하였다. 종합계획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재난안전을 위한 3가지 추진전략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개발, 미래신종

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과 10개의 실천과제(국민생활 안심

서비스 개발,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재난피해

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

발,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

발,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수단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선정은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echnology Institute(2018)에

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사업의 연구과

제>로 수행한 ‘재난안전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

성지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 AHP 평가항목으로 분

석한 자료와 정부의 재난정책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

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Cho, 2010; Kwon, et. al, 

2014; Kim, et. al, 2014; Choi, 2014; Yoon, et. al., 2017)

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행안

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의 보고서에서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한 정부의 대응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요인은 크게 5가지(예산요인, 협업요인, 인적요인, 법

제도적요인, 교육훈련요인)과 25개의 평가항목을 제

시하고 있다. 재난정책의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Yoon, et. al(2017)의 연구

에서 재난대응 전문가 설문조사로 측정한 변수로는 

관리요소로서 리더역량, 인적요인의 전문성, 정부내 

협업, 정부-민간협업, 기반요소로서 법제도, 자원 변수

를 제시하고 있다. Cho(2010)의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Jeong(2012) 

& Choi(2014)의 연구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또는 시설⋅
장비구축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Kwon, et. al(2014) 

&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재난분야의 담당인

력의 전문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

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영역과 평가요소의 

도출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과제영역에 대한 대항목

은 국민체감안전사회,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 융합기

술상생안전사회 3개의 항목과 8개의 중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둘째, 정책수단영역에 대한 대항목은 조직요

인, 인적요인, 재정요인, 법제도적요인 등 4개 대항목

과 16개 중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의 대응정책 방

향과 우선순위의 도출은 전문가 AHP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른 3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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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Category Weight Priority

Policy 
Task 
Area

National security society 0.415 1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0.375 2

Sustainable society 0.253 3

Policy 
Tool 
Area

Personnel factor 0.371 1

Financial factor 0.275 2

Legal factor 0.194 3

Organizational factors 0.097 4

Table 2. Priority for main-categories for disaster safety 

Main-Category Sub-Category

Policy 
Task 
Area

National security 
society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Sustainable 
society

National contingency plan

Establish safety standards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Disaster safety ecosystem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Policy 
Tool 
Area

Organizational 
factors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Disaster safety associati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Personnel factor

Disaster safety expert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Disaster safety concerns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Financial factor

Disaster safety R&D 

Disaster safety training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Legal factor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Disaster command system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Table 1. Evaluation elements of expert AHP analysis

AHP 조사 결과에 따른 각각의 대분류 항목과 중분류 

항목의 가중치를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2단

계에서는 각각의 도출된 가중치를 합산하여 개별 정

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3단계에서는 도출된 

가중치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Ⅳ. 재난안전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석을 통해 재난안전분야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왔고, 정부의 재난안전 분

야의 우선순위 도출과 재난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과정에서 비교척도

가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이 다양한 경우 정량적

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의사

결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Choi, 2008; Yu & Yeo, 

2017).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

는 Consistency Index(일관성 지수) 값은 전문가들의 응

답결과가 모든 항목에서 0.10 이하로 나타나 응답내용

의 일관성 측면은 신뢰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 표본은 AHP 분석결

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 할 수 있다.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정책과제영역6)과 정책수단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는데 대항목 간의 가

중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과제영역에서 국민체감안전사회 항목이 

0.415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

로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 0.375, 미래지속가능 안전

사회 0.253 순으로 가중치가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수

단영역의 측면에서는 인적요인 항목이 0.371로 가중

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

정요인 0.275, 법제도적 요인 0.194, 조직요인 0.097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대응에 있

어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전문가들은 정책과제 측면에서는 국민체감안전사회

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

며,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인적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체감안전사회에 해당

6) 정책과제 영역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선정은 2018년 행정안전부 “제3차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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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Category Weight Priority Sub-Category Weight Priority

Policy Task Area

National security 
society

0.415 1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0.431 2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0.517 1

 Sustainable society 0.253 3
National contingency plan 0.410 2

Establish safety standards 0.540 1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0.375 2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0.320 1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185 3

Disaster safety ecosystem 0.273 2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0.097 4

Policy Tool Area

Organizational 
factors

0.097 4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0.311 2

Disaster safety association 0.376 1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0.128 4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0.276 3

Personnel factor 0.371 1

Disaster safety expert 0.144 3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0.312 1

Disaster safety concerns 0.091 4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0.288 2

Financial factor 0.275 2

Disaster safety R & D 0.348 1

Disaster safety training 0.264 2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0.187 3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0.127 4

Legal factor 0.194 3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0.294 2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0.385 1

Disaster command system 0.237 3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0.176 4

Table 3. Priority for sub-categories for disaster safety 

하는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생활속 안전문화 확

산 등의 정책도입이 다른 정책과제보다 중요한 정책

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인적요인

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재난안전전문가육

성,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 주민의 재난안

전에 대한 관심, 재난대응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같

은 요인이 다른 정책수단적 요인보다 중요한 것을 의

미한다. 

대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분류는 각각의 대분류의 범위 내에서 중분류한 항

목들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

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책과제 영역에 대한 중

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첫째, 국민체감안

전사회의 측면에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517)이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0.431)보다 상대적 우선순

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미래지속가능안

전사회의 측면에서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

전기준체계 재정립(0.540)이 국가비상계획수립(0.410)

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융

합기술상생안전사회 측면의 중분류 항목에서는 기술

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0320)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ICT 융합형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273), 재

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0.185), 빅데이터 기

반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097) 순으로 중요도가 높

은 중분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영역에서의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첫째, 조직요인의 측면에서는 범부

처 재난안전 협의체 구축(0.376)에 대한 항목이 상대

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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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y weight Priority

National security society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0.176 2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0.211 1

 Sustainable society
National contingency Plan 0.102 5

Establish safety standards 0.135 3

Convergence technology 
win-win safety society

Preemptive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0.118 4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068 7

Disaster safety ecosystem 0.101 6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0.035 8

Table 4. Priority evaluation result of policy sector

으로 재난대응전문기구운영(0.311), 재난안전 총괄부

처의 설립(0.276), 자치단체간 재난안전 정보공유

(0.12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요인의 측면에서

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 강화(0.312)에 대한 항

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

으며 다음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

원(0.288), 재난안전전문가육성(0.144), 주민의 재난안

전에 대한 관심(0.0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재정

요인의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R&D 연구개발(0.348)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재난안전 교육훈련(0.264), 재난안

전 아젠다 개발(0.187), 재난안전 피해보상(0.127) 순으

로 조사되었다. 넷째, 법제도적요인 측면에서는 재난

안전 대국민정보제공(0.385)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

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

난안전 예방계획수립(0.294), 재난안전지휘체계확립

(0.237), 재난안전시설물피해기준개발(0.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는 정책과제 영역의 8개의 중분류에 대분

류의 가중치를 합산하여 중분류 항목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이다. 대분류의 3가지 영역별 가중치를 해당 

중분류의 항목별 가중치에 합산하여 비교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과제 대분류의 국민체감안

전사회(0.415),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0.253), 융합기

술상생안전사회(0.375)의 가중치를 중분류 각각의 항

목의 가중치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순위는 생활속안전문화 확산(0.211) 항

목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

(0.176) 항목으로 나타났다. 1, 2 순위 모두 국민체감안

전사회 대분류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3순

위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

립(0.135), 4순위는 기술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

(0.118), 5순위는 국가비상계획수립(0.102), 6순위는 

ICT 융합형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101), 7순위는 재

난안전 융⋅복합 대응기술개발(0.068), 8순위는 빅테

이터 기반 재난안전 생태계 구축(0.035)으로 조사되었

다. 1순위~5순위 안에 포함된 중분류 항목의 대부분은 

국민체감안전사회 영역과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 영

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융합기술안전사회 영역의 중분

류 항목들은 대부분 하위의 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부의 재난안전대응 정책과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정책수단 영역의 16개의 중분류 항

목간의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1순위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0.115)로 나

타났다. 2순위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0.106), 3순위는 

재난안전 R&D 연구개발(0.095), 4순위는 재난안전 대

국민정보제공(0.074), 5순위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0.072), 6순위는 재난안전 예방계획수립(0.057), 7순위

는 재난안전전문가육성(0.053), 8순위는 재난안전 아젠

다 개발(0.051), 9순위는 재난안전 지휘체계확립(0.045), 

10순위는 재난안전 시설물피해기준개발(0.034), 11순위

는 재난안전 피해보상(0.034), 12순위는 범부처 재난안

전 협의체 구축(0.033), 13순위는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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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y Weight Priority

Organizational 
factors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0.027 14

Disaster safety association 0.033 12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0.011 16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0.024 15

Personnel 
factor

Disaster safety expert 0.053 7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0.115 1

Disaster safety concerns 0.033 13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0.106 2

Financial 
factor

Disaster safety R & D 0.095 3

Disaster safety training 0.072 5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0.051 8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0.034 11

Legal factor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0.057 6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0.074 4

Disaster command system 0.045 9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0.034 10

Table 5. Priority evaluation result of policy tool sector

Sub-Category Weight Priority

Expansion of life safety culture 0.211 1

National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0.176 2

Establish safety standards 0.135 3

Preemptive disaster response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0.118 4

Disaster safety responsibility 0.115 5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0.106 6

National contingency plan 0.102 7

Disaster safety ecosystem 0.101 8

Disaster safety R & D 0.095 9

Disaster safety information for the public 0.074 10

Disaster safety training 0.072 11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0.068 12

Disaster safety prevention Plan 0.057 13

Disaster safety expert 0.053 14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agenda 0.051 15

Disaster command system 0.045 16

Big data-based disaster safety Ecosystem 0.035 17

Disaster safety compensation 0.034 18

Development of facilities damage standard 0.034 19

Disaster safety association 0.033 20

Disaster safety concerns 0.033 21

Specialized agency for disaster response 0.027 22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department 0.024 23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0.011 24

Table 6. Priority evaluation result of all items

한 관심(0.033), 14순위는 재난대응 전문기구의 운영

(0.027), 15순위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의 설립(0.024), 16

순위는 자치단체간 재난안전 정보공유(0.0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1~2순위가 모두 인적요인의 하

위 중분류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3순위~6순위(상위 

50%) 이상의 중분류 항목들도 재정요인과 법제도적요

인 항목의 중분류의 항목에서 나타난 반면 조직요인의 

하위 중분류 항목들은 대부분 하위의 순위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정책과제영역과 정책수단영역의 하위 중분류 총 24

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항목간의 중

요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순위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211), 2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0.176), 3순위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135), 4순위는 

기술 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0.118), 5순위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0.115), 6순위는 기관

장의 관심과 지원(0.106), 7순위는 기본적인 국가기능

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비상계획(0.102), 8순위는 ICT 

융합형재난안전생태계구축(0.101), 9순위는 재난안전

R&D연구개발(0.095), 10순위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

제공(0.074), 11순위는 재난안전 교육훈련(0.072), 12순

위는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0.068) 순으로 

조사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에 들어와서 재난의 성격이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재난의 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시점과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난으로 인한 사회

적, 경제적 손실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렇다보니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요인은 가중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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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는 특정한 한 분야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보완

할 차원이 아니고 각 영역별로 총제적인 정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

응정책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제영역에서는 국민체감안전사회(0.415)

가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

며 정책수단영역에서는 인적요인(0.371)이 상대적 중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정책과제 영역에서는 

국민체감안전사회의 측면에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

산(0.517), 미래지속가능 안전사회의 측면에서는 안전

기준체계 재정립(0.540), 융합기술상생 안전사회 측면

에서는 기술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0320)이 상

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으로 정책수단영역에서의 중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조직요인의 측면에서는 범부처 재난안전 협

의체 구축(0.376), 인적요인의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 강화(0.312), 재정요인의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R&D 연구개발(0.348), 법제도적요인 측면에

서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제공(0.385)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정책과제영역과 정책수단영역의 하위 중분류 총 24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순위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0.211), 2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0.176), 3순위는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0.135), 4순위는 

기술 융합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0.118), 5순위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책임성강화(0.115), 6순위는 기관

장의 관심과 지원(0.106), 7순위는 기본적인 국가기능

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비상계획(0.102), 8순위는 ICT 

융합형재난안전생태계구축(0.101), 9순위는 재난안전

R&D연구개발(0.095), 10순위는 재난안전 대국민정보

제공(0.0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대응에 있어 정부가 우선

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정책과제 측면

에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국민생활안심서비스 

개발, 정부의 안전기준체계의 정립 그리고 4차 산업혁

명시대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

과 책임성 강화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들

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

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민체감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속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우

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

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상생활속 안전문

화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속 안전문화의 

확산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겸비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분

위기 조성을 위한 책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인 안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안전관리의 전 과정

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하여 생활속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한 실천방안으로 재

난 및 위험요소들로부터 안전한 환경문화조성을 위한 

국민 맞춤형 정보제공과 시민들의 생활주변 안전실태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제적인 실천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인차원의 관리가 어려

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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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갖추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

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

의 기본권으로 재인식되면서 정부는 안전에 대한 높

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성과에

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는 매년 급

증하는 등 현실에서의 국민체감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잠재적이고 포괄적 위험에 대한 다

각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한  구

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즉,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사회

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의 유형에 대비하여 발

생할 수 있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안전기준을 재

정립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위험을 배척하는 사

회가 아닌 위험을 취하는 사회(risk-taking society)라고 

불린다. 경제⋅사회⋅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risk)은 

점점 더 커진다. 위험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하지 않은 채 사고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된다(Park, 

2015). 특히 재난분야를 둘러싸고 정치⋅경제⋅사회⋅
기술 등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안전기

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안전관련 제도나 법령

의 적용상황을 분석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야 한다.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령⋅행정 규칙

의 중복이나 혼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

소하고, 안전기준의 재설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미래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

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자연⋅사회재난은 정확한 예

측이 어렵고 완벽한 대응이 불가능한 복잡한 재난이

다. 따라서 재난안전분야와 최첨단 ICT 기술과의 융

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무

방비 상태에서 재난을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1분 1초

라도 먼저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효과

적인 재난대응의 지름길이다. 선제적 재난 대응은 기

본적으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

불 등의 화재가 확산되기 이전에 발견 및 초기 진압하

기 위해서는 실시간 화재 감시가 필요하며, 사회간접

자본 등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려면 사전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

난사고의 감시와 예측은 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지능형 CCTV 등의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의 고

도화가 필요하며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를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

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공무원들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은 어제오늘일이 아

니다. 안전불감증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지

만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건 사실이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의 미흡

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업무의 우선순

위 또한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

화하고 우리사회의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Yoon & Ryu(2014)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낮

은 책임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 및 전문성 역량강

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갈수록 재난의 대형화와 

복잡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법제도나 예산/인력/시설, 연구개발

과 같은 기반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이나 전문성과 같은 관리적 요소가 보다 중요

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14; Yoon & Kim, 2016).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나 인력이 주어져도 관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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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난안전정책의 효과성은 담

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

와 정책수단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재난안전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AHP 전문가 조사와 정부의 재난대

응 정책과제 간의 피드백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직, 정책 등 행정

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 AHP 분석에 응한 모든 

대상자들이 재난안전 부분에 특화된 전문가로 보기에

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특정한 재난분야에 국한하기보다는 재난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과

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포

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한계

도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

전한 사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구체

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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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안전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AHP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제영역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순위로는 국민체감안전사회(1순위), 융합기술상생안전사회(2

순위), 미래지속가능안전사회(3순위) 순으로 도출되었다. 정책수단영역에서는 인적요인(1순위), 재

정요인(2순위), 법제도적요인(3순위), 조직요인(4순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과제 하위영역

의 8개의 중분류 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속안전문화(1순위), 국민생활안심서비스개발

(2순위), 안전기준체계재정립(3순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과제영역과 정책수단영역의 하

위 중분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1순위), 국민생활안심서

비스개발(2순위), 미래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체계 재정립(3순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재난관리, 정책우선순위, AHP 분석, 생활속안전문화, 안전기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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